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1권 제5호 2015. 5  167∼194쪽

‘다중흐름모형(MSF)’을 활용한 정책과정 분석*

: 네이버 포털의 독점적 사업자에 대한 ‘정부 위기문제 인식’이 반영된 

포털 규제 정책과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rocess of Naver Portal Regulation Policy Process

: With Focus on the Reapproachment to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Theory

Dong Kyu Lee**, Dae Young Kim , Young Hyoung Kim

Department of Seokdang honors, Dong-A University, 225 011 Gudeok-ro, Seo-gu, Busan, Korea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portal regulation policy procedure to solve the problems that can be 

caused by the portal that has the overwhelming market share in the domestic portal market like 

Naver and the 3 bills on the regulation of the portals proposed in August and September 2013 

by applying the analysis framework presented through the reapproachment to the MS model 

presented by Kingdon(2011). This study confirmed the research proposition derived from the 

reapproachment to the MS model by applying it to actual cas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confirmed that the policy participants recognized the problems through 

problem flow indicators, focused events, and reflux and defined the problems based on value, 

comparison, and category.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the policy community of policy flow 

and its people chose the portal regulation policy alternatives based on technological practicality, 

value acceptability, expected future restrictions. It was confirmed that in the window of the 

problems opened due to problem flow, the political acceptability of alternatives fit together and 

policy alternatives developed into the decided agenda. Lastly, the activities of the policy 

entrepreneur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into the decided agenda were confi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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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네이버와 같이 국내 포털 시장에서 압도적 시장점유율을 가진 포털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제시된 포털 규제 정책과정을 2013년 8월과 9월에 발의된 포털 규제에 관한 3개의 법안을 

Kingdon(2011)이 제시한 MS모형의 재접근을 통해 제시된 분석틀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재접근된 

MS모형에서 도출되는 연구명제를 사례에 적용하여 확인하였다. 분석의 결과로는 첫째, 정책 참여자들이 문제흐

름의 지표, 초점사건, 환류를 통해 문제를 인식하고 가치, 비교, 범주의 기준으로 문제를 정의하는 것을 확인하였

고, 둘째, 정책흐름의 정책공동체와 그들이 기술 실현가능성, 가치 수용성, 미래 제약에 대한 예상과 같은 기준을 

토대로 포털 규제 정책 대안을 선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문제흐름에 기인하여 열린 문제의 창에서 대안의 정치

적 수용성이 맞물려 정책 대안이 결정의제로 발전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끝으로 결정의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정책 기업가의 활동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포털 규제, 다중흐름모형, 정책대안

Ⅰ. 서론

정보의 바다라고 불리는 인터넷이 등장한 이후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정보의 양은 무한히 늘어났

다. 이러한 인터넷은 수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강점이 있지만 너무 많은 정보는 사용자를 혼란스

럽게 만들 수 있고 유의미한 정보를 찾는데 많은 시간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정보들을

갈무리하고, 사용하기 편리하게 하는 기제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등장한 것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이다. 포털(portal)은 항구(port)에서 연유된 것으로 웹 서핑(web surfing)을 즐기기 위한 이

용자들이 출입하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포털은 이러한 이용자들을 인터넷에 연결해주는 관문

(gateway)임과 동시에 검색 서비스, 뉴스, 메일, 동영상, 커뮤니티, 블로그, 미니홈피 등의 서비스를 제

공하는 인터넷 사업자이다. 포털은 초창기 정보를 검색하는 기능에서 시작하여 이후 다양한 서비스들

을 확충하면서, 인터넷 생태계에서 가장 상위에 존재하는 인터넷 정보 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가 되었다(송경재, 2008: 153).

이러한 인터넷 포털은 인터넷 환경의 개량화․최적화․대중화와 함께 성장해온 정보통신서비스산업

으로 수직적으로는 서비스 향상이 이루어지고 수평적으로는 이용규모의 확대가 이루어지는 등의 순기

능적인 면도 있지만, 포털 산업의 본질상 원천적으로 진입장벽이 높아 전문화된 소수의 포털 사업자

가 시장을 분점하고 시장의 수요탄력성과 다른 기업의 공급탄력성 및 신규 진입가능성을 좌우하고 있

다는 비판도 있다(김선광, 2007: 610). 이러한 비판과 함께 정부 차원의 포털 규제 정책이 논의되어 왔

는데, 2013년 8월 26일 포털의 광고구분을 규제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일부개정법률안’이 이노근 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되었으며, 2013년 9월 5일 포털을 시장지배적 사

업자로 추정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로 발의

되었고, 인기검색어를 규제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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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6일 한선교 의원 대표발의로 발의되었다.

국내 포털에 대한 규제는 점유율에 근거한 시장‧경제적 규제 논의, 실시간 검색어나 불법정보 관리

등에 대한 사회적 규제 논의 등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인터넷 포털이 야기하는 문제를 하나로 정의하

기에는 모호하다. 쓰레기통 모형에 기인하여 Kingdon(2011)이 제시한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s

Framework, 이하 MS모형이라 함)은 이러한 모호성(ambiguity)을 띠는 문제에 대한 정책과정을 다루

는 이론이다. 본 연구는 Kingdon(2011)이 제시하였던 MS모형의 문제흐름․정책흐름․정치흐름과 정

책의 창, 정책기업가의 이론적 논의에 재접근을 시도하여 각 하위변수들을 도식화하고, 이를 기초로

MS모형의 분석틀을 재구성하여 본 사례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포털 규제 정책과정에 재구성된 MS모형에서 도출될 수 있는 연구명제를 적용하

여 포털 규제 정책과정에 나타난 문제흐름, 정책흐름, 정치흐름을 확인하는 것과 독립된 흐름의 결합

에 의해 열리는 정책의 창의 유형을 밝히고 정책기업가의 역할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제시된

연구명제의 확인을 토대로 포털 규제 정책이 논의된 과정을 분석하였다.

Ⅱ.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s Framework)의 이론적 배경

1. 다중흐름모형의 새로운 논의 

1) 문제흐름(Problems Stream) : 정부 위기로 인식되는 문제의 부각

Kingdon(2011)은 정책 결정자들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문제들 중에서 특정한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며 이러한 문제들은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제(Something as Problem is worth some

consideration)”들이라 설명하였다. 문제흐름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지표(indicators), 초점사건(focusing

events), 환류(feedback)가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은 가치인식, 상태비교, 범주화를 통해 문제로서 정의

될 수 있다(Kingdon, 2011: 90-115).

지표는 문제를 보다 체계적인 형태로 제시하여 정책 결정자들로 하여금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데, 이러한 지표는 정부 기관의 주기적인 관찰 활동, 연구, 조사 등으로부터 제시된다(Kingdon, 2011:

90-94). 정책 결정자들은 지표를 통해 관련 문제의 중요성과 문제의 변화를 인식한다. 지표의 변화는

정책 결정자들에게 시스템 상태의 변화로 인식되고, 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다. 정책 결정자들은 지표

의 변화를 정치적인 목적에 맞게 과장하는 경우도 있다. 지표에 대한 정책 결정자들의 가치 지향적

해석은 해당 문제를 정책 문제화 되게 한다(Kingdon, 2011: 90-94). Zahariadis(2007)는 정책 결정자의

가치와 흥미에 어긋나는 조건의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가 문제로서 관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였다.

Kingdon(2011)은 초점사건을 위기, 재난, 상징, 정책 결정자의 개인적 경험과 같은 사건으로 정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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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초점사건은 그 자체만으로는 관련된 문제를 정책 의제화 시키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초점사건이

기존에 인식되어오던 문제와 결합하거나, 초점사건에서 기인한 유사한 문제에 대한 관리가 제기되는

경우, 비슷한 성격의 초점사건끼리의 결합1)을 통해 정책 의제화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개인적

경험이나 강력한 상징은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문제의 수준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하였

다(Kingdon, 2011: 94-100). 이러한 초점사건은 대중 매체와 정책활동가에 의해 알려지게 된다

(Zahariadis, 2007: 72). Kingdon(2011)은 평소에 주목받지 못하는 정책영역에서 발생하는 위기나 재난

사건과 같은 초점사건은 정책 결정자들에게 더욱 긴박한 정책문제로 다가갈 수 있다고 한다. 이는 평

소에 주목받지 못하는 정책영역의 초점사건은 여파의 수준이 높게 나타나 정책결정자들은 정책 의제

화에 대한 압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이라고 한다.

Kingdon(2011)에 따르면, 정부 관료들은 기존의 정책 활동에 대한 환류를 받는데, 환류는 정부 내

의 체계적인 감시와 평가 연구, 개별사업에 대한 민원, 일상 행정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 이러

한 환류작용을 통해 정책이 제시했던 목표 도달의 실패, 과도한 비용, 예상치 못했던 결과 발생 등의

문제가 나타나면, 정책 결정자들은 이에 주목하게 된다(Kingdon, 2011: 100-103). Zahariadis(2007)는

환류가 기존 정책의 진행상황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어떤 상태는 가치(value), 비교(comparison), 범주(category)와 같은 기준에 의해 문제로 정의된다.

빈곤과 같은 상태를 정책으로서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치 판단은 빈곤을 문제로 정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부의 배분 상태를 비교함에 따라, 빈곤이 문제로 인식될 수도 있다. 어

떤 상태가 어떤 범주에 속해있는지에 따라 문제는 다르게 인식될 수 있으며, 현실과 범주의 차이가

나타나면, 그 상태는 새로운 범주에 속하게 될 수 있고, 다른 문제로 인식된다(Kingdon, 2011:

109-110).’

※ 자료: Kingdon(2011: 90-115) 재구성

<그림 1> 문제흐름(Problem Stream) : 정부 위기 문제 인식의 경우

1) 이와 유사하게, 초점사건은 기존에 제시되어오던 (아직 문제로서 인식되지 않은) 지표와 결합하여 정책 결정자

들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유발할 수 있다(Kingdon, 2011: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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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은 Kingdon(2011)이 설명한 문제흐름을 도식화한 것이다. 도식화된 문제흐름을 토대로 다

음과 같은 연구 명제를 도출 할 수 있다.

연구명제 1. 정책 참여자들은 지표․초점사건․환류를 통해 정부의 위기와 관련된 문제를 인식하게

된다.

연구명제 2. 정부 위기로 인식되는 문제와 관련된 지표․초점사건․환류 등이 정책 참여자들의 가

치․비교․범주의 기준을 통해 문제로 정의된다.

2) 정책 흐름(Policy Stream) : 구성원의 분열 정도

Kingdon(2011)은 정책 아이디어는 정책 공동체에 “떠다닌다(float)”고 설명하였다. 정책 공동체는 연

구자, 의원, 관료, 이익집단의 구성원과 같은 정부 안팎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동일한

정책문제영역에 대한 사상을 공유한다고 설명하였다. ‘정책 공동체는 정부의 변화, 정치적 압력에 대

해서는 독립적으로 활동하지만2), 정치적 사건에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정책 공동체는 분열

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성질을 가지게 된다. 정책 공동체 내의 분열의 정도가 심할수록 해당 정책영

역에서 구성원들이 다루는 문제들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정책 공동체의 분열은 정책의 분열을 불

러올 수 있으며, 한 정책이 다른 정책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정책 의제의 불안정

성을 야기할 수 있다. 반면, 긴밀히 연결된 정책 공동체 내에서는 공통된 견해와 패러다임이 존재하여

정책 의제화에 있어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Kingdon, 2011: 116-121).’

정책 아이디어들은 공청회, 청문회, 논문, 구성원들 간의 대화를 통해 생겨나는데, 이러한 정책 아이

디어들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며, 주로 기존에 존재하는 익숙한 정책 아이디어들이 재결합하여

발생한다. 정책 기업가와 같은 정책 아이디어의 지지자들은 그들의 자원을 투자하여 그것을 대중에게

설득(softening up)시키기 위해 그 아이디어들을 공청회나 연설에 자주 노출시킨다(Zahariadis, 2007:

72; Kingdon, 2011: 122-128). ‘정책 아이디어들이 선택받는 기준에는 기술 실현가능성(technical

feasibility), 가치수용성(value acceptability), 미래 제약에 대한 예상(anticipation of future constraints)

이 있다. 기술 실현가능성은 정책 아이디어의 세부적 내용, 수행의 실현가능성 등을 전문적으로 검토

함으로서 고려된다. 또한 정책 공동체 내의 구성원들의 가치관3)과 양립되는 아이디어들은 선택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정책으로 산출되었을 때 발생할 비용이나 대중들의 지지도를 고려하여 정

책아이디어가 선택된다(Kingdon, 2011: 139).’

2) Kingdon(2011)은 이러한 현상을 정치흐름과 정책흐름을 이끄는 힘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지적 했으며, 정책 공

동체 안의 정책 아이디어들은 정치와는 분리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3) Kingdon(2011)은 구성원들의 가치관의 예로써, 국가와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에 대한 생각, 민간 영역

과 공공 영역의 적절한 역할에 대한 생각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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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Kingdon(2011: 116-144) 재구성.

<그림 2> 정책흐름: 구성요소

<그림 2>는 Kingdon(2011)이 제시한 정책흐름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2>로부터 다음과 같은

연구명제를 도출할 수 있다.

연구명제 3. 정책아이디어들은 공청회, 청문회, 논문, 구성원들 간의 대화를 통해 생겨난다.

연구명제 4. 정책공동체의 분열이 덜 할수록 정책 의제가 안정성을 띈다.

연구명제 5. 정책아이디어는 기술실현가능성․가치수용성․미래 제약에 대한 예상과 같은 기준에

의해 선택된다.

3) 정치흐름(Political Stream) : 국가적 분위기

‘문제흐름과 정책흐름에 독립적인 정치흐름은 국가적 분위기(the national mood), 조직화된 정치적

힘(organized political forces), 정부의 사건(events within government), 합의(consensus)로 구성된다.

정치흐름은 의제가 발전하는데 강력한 영향을 준다(Kingdon, 2011: 145).’ ‘정부와 정부 주변의 행위자

들은 국가의 분위기, 여론의 변화, 사회운동(사회적 움직임, 사회적 변화)과 같은 국가적 분위기를 감

지한다. 정책 결정자들의 국가 분위기 인식은 의제 상태를 높일 수 있다. 국가적 분위기가 항상 광범

위한 대중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사회운동(사회변화, 사회이동) 역시 일반 대중에 의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사회운동은 국가적 분위기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만, 상당히 중요한

수준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국가적 분위기가 공공에 널리 퍼져있지 않은 경우, 정책행위자들은 두 가

지 방법으로 이를 감지한다. 첫째, 선출된 정치인들이 자신의 지역 활동에서 느끼거나, 둘째, 관료들은

정치인들과의 대화로부터 국가적 분위기를 감지하게 된다. 국가적 분위기는 주요한 정책결과에 영향

을 미치며, 선거결과와 정당의 성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국가적 분위기의 변화는 이전에는 다뤄지

지 못했던 정책 대안들이 다뤄질 수 있게 하며, 다른 대안들을 배제할 수 있다(Kingdo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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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49).’

‘조직화된 정치적 힘에는 이익집단의 압력, 정치적 동원, 정치적 엘리트의 행동 등이 있다. 정부 관

계자들과 조직화된 이익집단이 같은 대안을 지지한다면, 그 대안은 정책 의제화 되는데 강력한 추진

력을 얻을 수 있다(Kingdon, 2011: 150).’ Kingdon(2011)은 정부 관계자들의 지지와 반대의 여부를 판

단하는 것은 어렵다고 지적하며, 주로 어떤 진영과의 의사소통이 많이 이루어진다면 그 진영에 지지

하고 있다고 가정하였다. ‘정부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이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이익집단을 조직하

고,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지지를 통해 이를 안정되게 한다(Kingdon, 2011: 152-153).’

‘정부의 사건은 주요 인물의 전환, 관할권 문제 등을 포함한다. 의제 변화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

날 수 있는데, 권한을 가진 관료나 입법자들이 의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바꾸고 새로운 의제 항목을

추진하는 방식과, 권한을 가진 관료나 입법자들의 변화로 인한 의제 우선순위의 변화에 따른 방식이

있다. 헌법, 헌장, 법률, 규제 등은 정부의 관할권을 확립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정부와 의회의 위원

회는 자신들이 가진 관할권에 의해 의제설정에 영향을 받는다. 관할권에 맞지 않는 의제 설정은 거부

될 수 있다. 잠재력을 가진 의제 항목들이 다른 이들의 관할권에 있을 때 정책 결정자들은 이에 관심

을 가지지 않는다. 이러한 의제 항목은 충분한 합리성을 갖추었음에도 관할권의 모호성에 의해 거부

될 수 있다(Kingdon, 2011: 153-159).’

‘설득과 확산의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정책 흐름에서의 합의와는 다르게 정치 흐름에서의 합의는

교섭에 의해 이루어진다. 합의는 각각의 연합의 양보와, 연합 구성원들의 교섭에 의해 형성된다

(Kingdon, 2011: 159-161).’

※ 자료: Kingdon(2011: 145-164) 재구성.

<그림 3> 정치흐름: 구성요소 

<그림 3>은 Kingdon(2011)이 제시한 정치흐름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3>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연구명제를 도출 할 수 있다.

연구명제 6. 국가적 분위기의 변화는 특정 정책 대안이 논의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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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명제 7. 조직화된 정치적 힘은 정책 참여자들의 정책 의제화 과정에 추진력을 가한다.

연구명제 8. 주요 정책 결정자의 변화와 관할권 문제와 같은 정부의 사건은 의제 우선순위를 변화

하게 한다.

연구명제 9. 교섭에 의한 정책 결정자들 간의 합의는 정책 의제화 과정에 추진력을 가한다.

4) 정책의 창(Policy Window)

Kingdon(2011)은 정책 참여자들은 그들이 지지하는 해결책을 적용할 문제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정치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 한다고 설명하였다. 정책 참여자들의 이러한 준비는 특정 문제에

관심이 모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이 지지받을 수 있는 기회인 정책의 창이 열렸을 때 해결책을 결정

의제로 격상시키려는 실천을 위한 것이다. ‘정책의 창은 정책 참여자들의 계획에 대한 실천의 기회로

써 잠시 동안 열려있으며, 정책 참여자들이 그 기회를 잡지 못하면 정책의 창은 닫히고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한다(Kingdon, 2011: 166).’ Kingdon(2011)은 정책의 창에서의 결과는 기존의 문제흐름, 정책

흐름, 정치흐름의 결합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하며 정책 참여자들은 정책의 창이 열려있는

동안 각 흐름들을 결합하려 노력한다고 설명하였다.

‘정책의 창은 세 가지 속성을 가진다. 첫째, 정책의 창이 열리면 기존에 정부의제로 다루어지던 논

의를 결정의제4)로 발전시킨다. 결정의제가 되는 것이 입법을 보장하거나, 정부의 결정이 발생하는 것

은 아니지만, 정부의제보다 더 적극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둘째, 정책의 창은 빈번

히 열리지만 긴 시간동안 그 상태를 지속하지 않는다. 셋째, 정책의 창이 열리면, 결정의제로서의 우

선순위가 변동 될 수 있다. 우선순위 변동에는 대안의 생산성, 지지자들의 교섭에 의한 합의 등이 영

향을 줄 수 있다(Kingdon, 2011: 166-168).’

‘의제는 문제흐름과 정치흐름, 대안은 정책흐름에 영향을 더욱 받을 수 있다(Kingdon, 2011: 168)

이에 따라, Kingdon(2011)은 정책의 창이 열리는 요인과 정부의제를 결정의제로 바꾸는 요인에 따라

창의 유형을 문제의 창(Problem Window), 정치의 창(Political Window)로 구분하였다. 문제의 창은

정부에서 논의 중이거나 논의하려는 문제에 의해 열린다. 이 때 정책 참여자들은 그 문제에 대한 해

결책을 제안하여 정책화 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 정치의 창은 정치 흐름을 구성하는 국가적 분위

기, 정치적 사건 등과 그에 맞는 대안이 결합될 때 열린다. 문제의 창과 정치의 창은 상호 연관성을

가지는데, 문제를 통해 창이 열릴 때 제시된 대안들이 정치적 수용성에 충족된다면 결정의제로 되는

기회가 더 높아질 수 있으며, 정치적 사건을 통해 창이 열릴 때, 제시된 해결책에 맞는 문제흐름이 존

재한다면 성공의 기회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Kingdon, 2011: 168-175).’ Kingdon(2011)은 정책 참여

4) Kingdon(2011)은 정부 안팎의 행위자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대상의 목록을 정부의제, 대통령이나 장관에 의한

일촉즉발의 결정을 기다리는 대상을 결정의제라 정의하였다. 한국의 정책 환경에서 결정의제로 판단될 수 있

는 것은 국회에 발의된 법안 등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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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할 때, 정책 참여자들이 행동의 시기를 놓쳤을 때, 정책의 창을 열었

던 사건이 너무 빨리 지나쳐 갈 때, 정치적 인물의 재변화가 일어날 때 정책의 창이 닫힌다고 하였다.

정책의 창이 열려있는 상태는 아주 짧은 시간동안 유지되기 때문에 정책의 창이 열려있는 동안의

정책 참여자들의 활동은 중요하다(Kingdon, 2011: 168-170). 따라서 Kingdon(2011)은 대안이 정책의

창이 열리기 전에 준비되어 있어야하고, 정책의 창이 열리면 적절한 시기(timing)에 제안되어 추진되

어야 하며, 적절한 시기를 놓치게 되면 정책 참여자들은 또 다시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한다고 하였

다.

‘정책 흐름에 떠다니는 대안들은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정책 결정자들에 의해 정부 의제로 소개될

수 있다. 대안의 지지자들은 정책의 창이 열리면 정부의제를 결정의제로 발전을 추진한다. 이 때 문제

흐름, 정책흐름, 정치흐름이 적절히 결합되지 않으면 결정의제로 발전될 가능성은 희박해진다

(Kingdon, 2011: 175-179).’ Kingdon(2011)은 결합은 문제가 인식되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적용가능

하며 정치적 분위기가 이를 지지할 때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정책의 창이 열리고 창 내부에서의 정책 활동이 성공하면, 또 다른 정책의 창에도 여파(spillover)

를 줄 수 있다. 여파는 두 가지 유형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다음 입법에 대한 원칙을 수립하는 것과

인접한 정책영역의 정책의 창을 열리게 하는 기회를 가져온다(Kingdon, 2011: 190-194)’

※ 자료: Kingdon(2011: 165-195) 재구성.

<그림 4> 정책의 창: 구성요소

<그림 4>는 Kingdon(2011)이 제시한 정책의 창에 대한 설명을 도식화 한 것이다. <그림 4>로부터

다음과 같은 연구명제를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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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명제 10. 정책 참여자들이 문제흐름에 존재하는 문제에 주요한 관심을 가지면 문제의 창이 열

린다.

연구명제 11. 문제의 창이 열렸을 때, 정치적 수용성이 맞물리면 문제에 대한 대안은 결정의제로 발

전할 수 있다.

연구명제 12. 정권의 변화․다수당의 변화와 같은 정부의 사건은 정치적 목적에 맞는 대안과 결합

하여 정치의 창을 연다.

연구명제 13. 정치의 창이 열렸을 때, 논의되는 정책 대안에 적용되는 문제가 합쳐지면 결정의제로

발전할 수 있다.

5) 정책기업가(Policy Entrepreneur)

Kingdon(2011)은 정책흐름에 떠다니는 대안들을 지지하고, 이러한 대안이 정책의제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의 자원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사람이나 집단을 정책 기업가라고 정의하였다. ‘정부 내부의

정책 행위자만이 정책 기업가의 역할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부 밖의 정책 참여자들 또한 정책 기업

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Kingdon, 2011:　179-178).’ Kingdon(2011)은 정책의 창에서 성공하는 정

책기업가는 청중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정치적 협상능력이 뛰어나고, 정책 대안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활동을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하였다.

‘정책 기업가들은 개인의 이익과 정책 공동체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정책 활동과 대안의 추진을 즐

기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한다. 정책 기업가는 정책의 창이 열렸을 때 문제흐름, 정책흐름, 정치흐름을

결합시키는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결합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 기업가는 적절한 해결책

으로서의 대안,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준비가 되어있는 정책 기업가는 정치적 문제에 맞

는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정책 기업가는 각각의 흐름을 결합하는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적절한 대안을 찾는 것이 어려운 정책 결정자들에게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도 있다(Kingdon, 2011: 121-122).’

※ 자료: Kingdon(2011: 179-183) 재구성.

<그림 5> 정책기업가: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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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는 Kingdon(2011)이 설명한 정책기업가의 속성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5>로부터 다음

과 같은 연구명제를 도출할 수 있다.

연구명제 14. 정책 공동체 내에서 특정 대안을 지지하는 사람 혹은 집단이 정책기업가이다.

연구명제 15. 정책기업가는 대안을 결정의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자신의 자원을 투자한다.

연구명제 16. 정책기업가는 그 위치에 따라 흐름간의 중개를 통한 결합을 시도한다.

2. 선행연구 검토 : 다중흐름모형과 포털 규제정책을 중심으로 

다중흐름모형은 조직화된 혼란 상황에서의 결정모형인 Cohen, March, 그리고 Olson의 쓰레기통 모

형(Garbage Can Model)에 근거하여 제시되었다(Zahariadis, 2007: 66). Kingdon(1984, 1995, 2003)은

백악관, 행정부, 국회, 이익집단, 전문가 등 247명에 대한 인터뷰와 23개 사례를 바탕으로 쓰레기통 모

형(garbage can model)에 근거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하였다. Zahariadis와 Allen(1995), Travis와

Zahariadis(2002), Zahariadis(2003, 2007)의 연구에 의해 경제원조 정책, 국영기업 민영화, 자연재난

정책사례들을 통해서 이론과 모형이 검증되어 왔다. Bakenova(2008)와 Rapapot, Faur 그리고

Miodownik(2009)은 캐나다 물 수출 사례분석과 미국 중앙은행 독립개혁 과정에 시뮬레이션 분석 등

의 새로운 연구방법을 적용했다. 기존 다중흐름모형과 관련된 국내외의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Kingdon, 1993, 2011; Solecki & Michaels, 1994; Zahariadis & Allen, 1995; Rapapot,

Levi-Faur, & Miodownik, 2009; 배용수․주선미, 2004; 이순남, 2004; 이화진․조영신․현경보, 2005;

김보엽, 2008; 김지원, 2009; 유홍림․양승일, 2009; 이진만, 2009; 김인자․박형준, 2011; 박종구․김양

진, 2012; 허만형, 2012; 김지수 외, 2012; 성욱준, 2013; 이동규․양고운, 2013; 최성구․박용성, 2014;

김주경․현재은, 2014; 이동규 외, 2014).

<표 1>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주요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대상 정책
연구대상 

정책과정
연구방법

Kingdon 

(1993, 2011)

보건 및 교통정책 

분야
정책변동 연구모형 소개, 평가 및 현실 적용안 제시

Solecki & Michaels

(1994)

3개 미국 지역 계획 

조직들
정책형성

정책사례가 아닌 조직사례분석(위원회 회의 참

석, 회의록 검토, 해당 인물들과 자유로운 인터

뷰, 위원회 문서 및 자료 검토)

Zahariadis & Allen

(1995)

영국과 독일의 

국영기업 민영화에 

관한 비교연구

정책형성

제도가 대안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하여 

대안형성의 점진적 형성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

석

Bakenova

(2008)
캐나다 물 수출 사례 정책형성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사례분석(문헌자료, 통계자

료 활용; Canadian index, News index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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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대상 정책
연구대상 

정책과정
연구방법

Rapapot, 

Levi-Faur, & 

Miodownik (2009)

미국 중앙은행 

독립개혁 과정에서의 

문제가 대안을 찾고 

대안이 문제를 찾는 

확산 과정 분석

정책형성

Agent Model을 적용 :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Net-logo를 이용

아이디어, 사람, 원자재의 흐름을 agents로 하여 

각 agents의 내적정보와 외적정보의 행태(태도) 

및 정책개혁 규칙을 수식화하여 시뮬레이션 결

과(정책산출)도출

배용수․주선미

(2004)
KT 민영화 정책 정책형성

흐름 의 시기별 분석, 정책기업가의 정책변동에

서의 역할 강조

이순남(2004)
국군간호사관학교

폐지 및 존속 
정책변동

단계별 각 흐름과 상황주도자의 변화 비교 정책 

변동요인과 정책결정과정 분석

이화진․조영신․현경

보(2005)
주파수 정책 정책형성

미국의 주파수 정책의 사례분석을 통해 한국의 

주파수정책 대안 제시, 발전에 대한 함의 제공

김보엽(2008) 한국 사학정책 정책변동
정책 변동과정에서의 이익집단, 정책네트워크의 

역할 및 전략 분석

김지원(2009) 사회보험통합 정책의제 MPSF를 통한 흐름의 시기별 분석  

유홍림․양승일

(2009)
새만금 간척사업 정책변동

6단계의 정책변동 단계에서 정책중개인의 역할 

및 전략 분석

이진만(2009) 한국콘텐츠진흥원설립 정책형성 반정책활동가 개념 도입, 정책중개인 정리  

김인자․박형준

(2011)
과학기술규제정책

정책형성, 

정책변동

ACF와 다중흐름모형 보완한 분석틀 제시, 정책 

형성과 변동과정 분석

김지수․김민곤․이정

철․허만형(2012)

성범죄자 

전자장치부착제도
정책형성 2차 자료를 활용한 시기별 흐름 연구

박종구․김양진

(2012)
온라인게임 규제 정책 정책경쟁

정책형성과정에서의 중앙부처간의 의견 대립으

로 인한 이중적 정책의 창, 이중적 정책혁신가 

분석

허만형(2012) 국회선진화법
정책의제, 

정책형성

정책의제형성기와 정책 형성기의 시기별 흐름 

연구  

성욱준(2013) 개인정보보호법 정책형성
우리나라의 입법과정에서의 정치흐름과 정책기

업가의 역할 연구

이동규․양고운

(2013)

소말리아 해적에 대한 

정부의 대응
정책변동 사건 전후 정부 대응 및 정책변동 분석

최성구․박용성

(2014)

국토균형발전(세종시) 

정책

정책형성, 

정책변동

10년간 정책 시간을 고려하여 정책혁신가에 영

향력을 가하는 옹호연합들의 상호작용에 초점

김주경․현재은

(2014)
무상보육정책

정책형성, 

정책변동

확대 시행된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에서의 정책

선도자 역할에 주목

이동규․염동근․이준

호․김경록 (2014)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정책변동 다중흐름모형에서의 정책기업가의 역할에 주목

<표 1>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주요 선행연구(계속)

국내의 인터넷 포털 정책에 선행연구로는 김선광(2007)은 포털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에 관한 법

적 적절성을 평가한 바 있다. 또한 송경재(2012)는 이명박 정부 인터넷 정책 평가 연구에서 참여정부

에 이은 이명박 정부의 인터넷 규제 정책에 대해 논의하였고, 송경재(2013)는 미디어 기능을 둘러싼

논쟁(포털의 의제설정 논쟁), 이념 논쟁(토론방 이념논쟁과 실시간 검색어 논란), 경제 논쟁(갑․을 논

쟁) 등으로 구분하여 포털의 사회‧경제‧정치적 책임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포털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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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정책적 평가에 초점을 둔 연구로서, 포털 규제정책이 논의된 과정을 담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Ⅲ. 연구 설계 

1. 연구 분석틀 :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s Framework)

다중흐름모형에 사례를 적용하여 포털 규제 정책과정에서의 문제흐름, 정치흐름, 정책흐름을 확인하

고, 각 흐름들의 결합에 의한 정책의 창의 열림과 정책기업가의 존재 및 활동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그림 6>의 다중흐름모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6>은 Kingdon(2011)이 설명한 문제흐름․정책흐름․정치흐름의 결합에 의해 정책의 창이

열리고, 정부의제를 결정의제로 발전시키는 정책기업가의 역할을 다중흐름모형의 분석틀로 재구성한

것이다. 문제흐름과 정치흐름은 각각 독립적으로 정책의 창을 열 수 있다. 정책의 창이 열리면 정책흐

름에 누적되어있는 선택된 대안들은 정부의제 수준에서 결정의제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

기게 된다. 대안의 지지자로서 정책기업가는 열린 창에서 자신의 자원을 투자하여 정부의제수준의 대

안을 결정의제 수준으로 발전시키려 노력한다. <그림 6>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명제가 제시될 수

있다.

추가된 연구명제 1: 문제흐름(정부의 위기 문제 인식)에 의해 열린 문제의 창에서 정책기업가는 대

안의 정치적 수용성을 맞물리게 하려 노력한다.

추가된 연구명제 2: 정치적 목적에 의해 열린 정치의 창에서 정책기업가는 정부의 위기 문제에 적

용될 수 있는 대안을 정책흐름에서 끌어올린다.

※ 자료: Kingdon(2011: 90-195)을 중심으로 재구성.

<그림 6> 다중흐름모형의 분석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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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조사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자료조사,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s Framework)의 이론적 검토 및 분석틀의 재구

성, 사례 적용 및 분석, 검토 및 시사점 정리 순으로 진행되었다. 포털 규제에 대한 사례 조사를 객관

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문헌조사로서, 신문기사, 국회 의안, 국내학술논문, 연구보고서, 백서, 공청회‧

토론회‧간담회 자료집 등의 자료를 확인하였다. 신문기사의 경우 객관성을 더하기 위해 NAVER 뉴스

검색(http://www.naver.com/)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를 시장지배적사업자로 규정하려 시도

하였던 2008년 9월 8일부터 한선교 의원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을 발의한 2013년 9월 6일까지의 전국종합일간신문의 신문기사를 검색하였다. 포털 규제 정

책의 발의 배경을 확인하기 위해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을 통해 국회에 발

의된 세 개의 법안 내용을 확인하였다.

3. 사례개요

포털에 대한 규제 논쟁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진행된 포털의 의제설정기능과 관련한 미디어 논

쟁, 정치적 측면의 2008년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논쟁과 토론방을 둘러싼 좌우 이념 논쟁 등이 있어왔

다(“포털규제 논의의 올바른 발전 방향 모색”토론회 자료집, 2013). 이런 규제 논의들에 이어 2012년

대선 이슈였던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국내 포털사이트에 대해 검색 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와

단순 검색결과를 구분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2013년 8월 26일 이노근 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됐다. 이와 더불어 인터넷 포털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거래시장으로 보고, 해당 시장에서 독과점 상태에 있는 인터넷 포털사업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할 수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13년 9

월 5일 김용태 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됐다. 또한, 불법정보를 제외한 정보검색결과의 변경이나 삭제

등의 조작행위를 금지하는 동시에 정보검색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정보검색결과가 조작되지 않도록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이 2013년 9월 6일 한선교 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됐다.

Ⅳ. 분석결과

1. 문제흐름

1)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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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포털의 점유율은 상위 2개 사인 ‘네이버’와 ‘다음’을 합치면 93%에 육박한다.5) 이 중 네이버의

점유율은 77.46%로 국내에 서비스 중인 포털 중 압도적이다. 네이버는 이러한 70%가 넘는 점유율을

바탕으로 인터넷 사업 영역을 늘려왔다. 2003년 네이버의 가격 비교 서비스인 ‘지식쇼핑’의 등장은 다

나와(www.danawa.com)나 에누리닷컴(www.enuri.com) 같은 기존 중소 사이트들을 밀어내고 순 방문

자 수 1위가 되었으며, 2005년 ‘네이버 부동산’으로 부동산 정보 분야에 진출하여 성장세를 이어가던

부동산114(www.r114.com), 부동산1번지(www.speedbank.co.kr)는 경영악화를 겪고 다른 회사에 팔리

기까지 했다. 2007년에는 ‘PC그린’으로 컴퓨터 백신업계에 진출하여 중소 백신업계의 매출이 감소했으

며, 2012년에는 ‘샵N’으로 오픈 마켓 분야에도 진출하면서 기존의 오픈마켓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또

한 2013년에는 웹소설 분야로까지 진출하여 기존의 웹소설 연재 사이트들이 위기에 처해있다(중앙일

보, 2013. 1. 16.). 네이버의 계열사는 2009년 26개에서 2013년 7월까지 52개로 4년간 두 배로 증가했다

(조선일보, 2013.7.11.). 이러한 상황 속에서 네이버가 중소기업들의 자리를 뺐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

<표 2> 국내 포털 점유율 순위 (2012.11.01. ~ 2013.10.31.)

순

위
구분 기간내 평균(%)

기간시작 (%)

(2012.11.01 ∼ )

기간끝 (%)

(∼ 2013.10.31.)

기간내 변화율 

(%)

1 네이버(Naver) 77.45 73.94 79.62 5.68 ▲

2 다음(Daum) 15.53 16.96 15.50 1.46▼

3 구글(Google) 4.05 5.28 1.78 3.5▼

4 네이트(NATE) 1.17 1.28 1.15 0.13▼

5 기타 0.65 0.69 0.61 0.08▼

6 줌(ZUM) 0.59 0.5 0.87 0.37▲

7 야후(YAHOO) 0.23 0.28 0.22 0.06▼

8
마이크로소프트

(MSbing)
0.19 0.21 0.23 0.02▲

9
야후코리아

(YAhoo Korea)
0.14 0.85 0.02 0.83▼

10 MBC(iMBC) 0.00 0.00 0.01 0.01▲

※ 출처: 포털 점유율 데이터(www.internettrend.co.kr)

2) 초점사건

2013년 5월 3일 남양유업 영업직원의 대리점장에 대한 폭언과 밀어내기 등 불공정 거래 내용이 담

긴 녹취 파일이 유투브에 올라오고 녹취록이 SNS를 통해 퍼졌다. 이는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기

에 충분했다. 이에 남양유업은 주가가 25%이상 하락하여 주당 100만 원 이상의 주를 뜻하는 황제주

자리에서 내려왔고 대국민 사과, 임직원의 불구속 기소 등 곤욕을 치렀다. 이는 ‘갑․을 논쟁’으로 불

리었으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을관계’에 대한 관심을 불러오고 자성의 움직임을 가져왔다. 현대

5) 자료출처: InternetTrend(www.internettrend.co.kr), 조회 기간 : 2012. 11. 01. ~ 201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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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은 거래계약서에서 ‘갑․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기로 하고, 빙그레에서는 불공정 거래 행위

등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한 일벌백계 방침을 세우는 등 통상 ‘갑’의 위치에 있는 대기업들이 구설수

에 오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다.

2012년 18대 대선 기간에 네이버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에 ‘안철수 룸살롱’, ‘박근혜 룸살롱’ 등 대선

후보들의 이름과 포털에서 성인인증을 요하는 단어들의 결합이 출현하는 일이 있었다. 이 사건에서

네티즌들은 ‘안철수 룸살롱’은 검색되는 반면, ‘박근혜 룸살롱’은 성인인증을 거쳐야 검색할 수 있다며,

네이버가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게 검색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에서는 검색량

이 일정 수준 이상 넘고 해당 키워드와 관련된 언론보도가 있는 경우 이용자들의 알 권리 보장 차원

에서 성인 인증을 해제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내부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

지는 않았다.

또한 2013년 4월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해커들을 동원해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조작해 주는 업체

에 대해서 방송했다. 이런 업체는 휴대폰 등의 상품 홍보나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연예인 인지도 형성

등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고, 조작을 할 때 네이트 같은 다른 포털사이트에서 먼저 해본 다음에 네

이버에서 하는 등 체계적인 방식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실시간 검색어는 사회 여론을 형성

할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MBC,

2013. 4. 12.).

한편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002년에 조사결과6)를 바탕으로 검색엔진 사업자들에게 금전

적 대가를 수령하는 광고 사이트들과 그렇지 않은 자연 검색 결과를 명확하고 눈에 잘 띄도록 구분하

고 공지할 것을 권고하였고, 올해 6월 주요 검색엔진 사업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최근 금전적 대가

를 수령하는 검색결과를 광고인지 식별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모호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양자를 명

확히 구별할 것을 권고하였다(공정과상생의 인터넷 사업을 위한 현장 간담회 자료집, 2013).

3) 환류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13일에 네이버에 대해서 공정거래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에 착수하였

다. 공정위는 2008년에도 네이버를 인터넷포털 서비스 이용자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자회사 부당지원 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가 네이버를 국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조치

가 부당하다고 2009년 판결하였고, 현재 대법원 재판은 진행 중에 있다(세계일보, 2013. 5. 14.). 공정

거래위원회가 네이버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실패는 환류로써 정책결정자들이 주

6) 미국 인터넷 사용자의 60%는 검색 결과의 배치에 있어, 검색 엔진이 해당 사이트들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고 이를

주요 기준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조사 기관이 이러한 사실을 알려 주자, 사용자의 80%가 검색 엔진

이 해당 사실을 명확히 공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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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을 갖게 하였다.

4) 문제정의

소수 포털사의 높은 점유율은 이를 통해 발생하는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가치

판단 되었다. 남양유업사태는 포털 규제 문제를 ‘갑․을논쟁’이라는 범주로 끌고 올 수 있게 하였다.

검색어의 내부 조작 가능성, 외부 조작은 국민들의 알권리 침해와 공정성의 측면에서 해결되어야할

문제로 가치판단 되었다.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가 구글 등의 검색엔진 사업자들에게 검색결과에서

광고를 구분하라고 권고한 것은 우리나라와의 비교를 통해 광고의 구분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인식할

수 있게 하였다.

문제흐름: 포털 사업영역 확산에 따른 정부의 위기 문제 인식 부각

구성요소 문제정의

요소 내용 기준 내용

지표

압도적 시장점유율 바탕으로 주요 포털들의 

사업영역 확장

(지식쇼핑, 부동산 정보, 백신사업, 웹소설 사업)

가치

주요 포털사의 사업 확장에 의한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해결되어야할 문제로 

판단

초점

사건

남양유업 사태이후 ‘갑을 논쟁’ 범주
포털 규제 문제를 ‘갑을논쟁’ 문제의 범주로 

끌어옴

검색어 조작 의혹 사건

(‘안철수 룸살롱’, ‘박근혜 룸살롱’ 사건) 가치

검색어의 내부 조작가능성과 외부 조작은 

국민들의 알권리 침해와 공정성의 측면에서 

해결되어야할 문제로 판단실시간 검색어 조작 업체 등장

美 연방거래위원회의 구글 등에 대한 광고구분 

권고 조치
비교

美 연방거래위원회의 조치와 우리나라와의 

비교를 통해 광고의 구분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이끌어 옴

환류
공정거래위원회, 네이버에 대한 시장지배자적 

사업자 규정실패
범주

포털 사업을 시방지배자적 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범주에 포함시키며 문제인식

<표 3> 포털 규제정책 과정에서의 문제흐름 

2. 정책흐름

1) 정책 공동체

포털 규제에 있어서 정책 공동체는 포털 규제를 주도하는 새누리당 중심의 정책 공동체와 새누리당

의 포털 규제가 인터넷상의 언론 장악 의도가 담겼다며(한국일보, 2013. 8. 26.) 규제 논의는 신중히

이루어 져야 한다는 민주당 중심의 정책공동체가 있다. 새누리당은 2013년 4월 23일 경제민주화실천

모임 주최로 ‘대형 포털의 불공정거래,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간담회를 통해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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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했다(내일신문, 2013. 4. 23.). 또한 2013년 7월 23일 한국무

선인터넷산업연합회에서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 사업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새누리당 원내대

표를 포함한 의원들, 미래부 차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국내 포털 3사 임원, 중‧소 온라인 기업

들 대표 등이 참석하여 네이버가 온라인 시장을 장악하면서 신생 기업의 성장 기회가 가로막히고 있

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온라인 생태계 활성화와 상생 발전을 위한 논의를 하였다(한국일보, 2013. 7.

23.).

새누리당은 “네이버가 지난달 29일 상생 발전 방안을 내놨지만 시장의 반응이 밋밋해 정치권에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며 2013년 8월 9일 전하진 의원을 필두로 포털 규제

법안 마련을 위한 ‘온라인 포털 시장 정상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였다(중앙일보, 2013. 8.

10.). 민주당의 박지원, 노웅래, 최민희 의원은 2013년 8월 26일 ‘포털규제 논의의 올바른 방향 모색 토

론회’를 열었다. 민주당의 세 의원, 학계, 미래부 인터넷정책과장, 인터넷기업협회, 인터넷콘텐츠협회

등이 참석하여 포털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에 대해 논의하였다(동아일보, 2013. 8. 26.).

2) 선택기준

(1) 기술 실현가능성

포털을 독점기업으로 간주하는 것은 법으로만 제정하면 기술적으로는 문제되지 않는다. 또한 포털

에서 검색 시 광고와 일반 검색결과를 구분하는 것은 구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써 광고에

음영표시를 하고 광고임을 설명하는 문구를 넣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다. 하지

만 인기검색어가 조작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어렵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

들이 검색하는 것을 감시하기 어렵고 포털 사에서 조작의 패턴을 파악하여 막아도 업체들이 우회하기

쉽기 때문이다(MBC, 2013. 4. 12.).

(2) 가치 수용성

새누리당의 경우 당 차원에서 태스크포스를 마련하고, 최경환 원내대표가 “대형 포털 업체들이 콘

텐츠 제공 업체를 상대로 단가를 후려치고 대기업이 투자․제작․배급까지 독식하는 것이 우리 산업

의 현주소”라며 비판하고 포털 규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새누리당의 입장은 선 외부규

제 후 자율규제로 볼 수 있다. 민주당에서는 전병헌 의원이 “수퍼 갑을 견제하고 경제 주체로서 상생

할 수 있는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등 민주당이 내건 ‘을 지키기’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에서(중앙

일보, 2013. 6. 14.)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새누리당의 포털 규제는 포털 뉴스를 보수화하려

는 정치적‧정략적 목적이 있으며, 포털 규제는 선 자율규제 후 외부규제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하였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은 “포털 등 인터넷 규제는 가능한 적게 하는 것이 좋

다”며 “규제보다는 포털과 다른 업체들이 상생‧협력하는 과제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해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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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 규제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경향신문, 2013. 7. 25.).

(3) 미래 제약에 대한 예상

2008년 인터넷 실명제의 실시로 업계 선두에 있던 국내 동영상 사업자들의 점유율이 곤두박질치고

해외 사업자인 유투브의 점유율이 늘어났다. 인터넷 실명제 실시 전이던 2008년 말 점유율 42%로 업

계 1위이던 판도라TV는 2013년 8월 말 기준 점유율이 4%로 급감했으며, 2위 다음TV팟의 점유율은

34%에서 8%로 급감했다. 반면, 유투브는 점유율이 2%에 불과했지만 인터넷 실명제 시행을 기점으로

15%, 2013년 8월 말 기준으로 74%로 압도적인 점유율 1위 사업자가 되었다.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국내 사업자들은 인터넷 실명제를 지켜야하는 반면 유투브는 회원 가입 시 국적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실명제 규제를 회피했기 때문이다(세계일보, 2013. 10. 8.). 위 사례처럼, 급변하는 인터넷 사

업 환경에서의 포털 규제는 국내 사업자들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제약이 될 수 있

다.

3) 선택된 정책아이디어 목록

세 가지 정책아이디어가 선택되었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법에서는 동종 또는 유사 상품 등을

제공하는 거래 시장을 규제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서 서로 이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 전체를

규제대상으로 포섭하기 어렵기 때문에, 포털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거래시장으로 간주하

여 독과점 상태에 있는 포털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는 것이다.7) 둘째, 이용자들의 알 권리 보

장을 위해 광고와 단순 검색결과를 구분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는 것이다.8) 셋째, 불법정보 외 정보검

색결과의 변경, 삭제 등의 조작행위 금지, 정보검색서비스 제공자는 정보검색결과가 조작되지 않도록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하는 것이다.9)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 2013. 9. 5.) 의안원문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 2013. 8. 26.) 의안원문

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2013. 9. 6.) 의안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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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흐름

항목 내용

구성원

새누리당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김기현 정책위의장,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등 정책위 관계자 10여명

인터넷부동산업계 등의 인터넷 중소기업

선

택

기

준

기술 

실현 

가능성

포털 독점문제-가능

포털 광고구분문제-가능

포털 인기검색어문제-조작업체의 우회로 힘듦

가치 

수용성

새누리당 - 포털 규제에 적극적

민주당 - ‘을 지키기’로 규제 필요입장이었지만 반대로 선회

미래부장관 - 유보적 입장

미래 

제약에 

대한 

예상

국내-해외 기업 간 역차별 가능성

선택된 

아이디어 목록

1. 포털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거래시장으로 간주하여 독과점 상태에 있는 포털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

2. 광고와 단순 검색결과를 구분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함

3. 정보검색결과의 조작행위 금지, 조작되지 않도록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함

<표 4> 포털 규제정책 과정에서의 정책흐름 

3. 정치흐름

1) 국가적 분위기

2013년 초‧중순만 해도 언론 보도의 대부분은 ‘대형 포털의 불공정거래’, ‘포털의 인터넷 골목 상권

장악’, ‘네이버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 ‘벤처기업 출신 네이버가 새로운 벤처기업 성장 막는다’ 등 포털

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대부분이었고 포털 규제가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대세였었다. 하지만 지난 8

월 19일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새누리당의 포털 규제는 권영세 주중대사의 ‘컨틴전시 플랜10)’의 연장

으로 기존 보수 언론들이 온라인 뉴스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바꾸기 위한 정치적‧정략

적 목적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포털 규제의 이면에는 보수 언론으로 대표되는

뉴스 생산자인 올드 미디어와 네이버 등 포털로 대표되는 뉴스 제공자인 뉴 미디어 간의 갈등이 내제

되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구글도 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며 선 자율규제 후 외부규제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는 국내에서 규제 법안을 시행할 시

국경 없는 인터넷 시장의 특성상 해외 기업인 구글까지 규제하기는 쉽지 않아 해외기업을 상대로 선

전하고 있는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힘을 보탠 것으로 보인다.

10)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지난 8월 19일 국회 국정조사특위 2차 청문회에서 추가로 공개한 녹취록에 언급됨.

2012년 12월 10일 권영세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 종합상황실장(현 주중대사)이 비공개 오찬에서 언

급함(경향신문, 2013.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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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화된 정치적 힘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8월 7일에 ‘제1차 소상공인 네이버 피해사례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인터넷 포털업계 1위인 네이버에 피해를 입었다는 소상공인들의 피해사례 11가지가 발표됐다. 발표회

에서는 네이버가 온라인 광고시장 지배력을 앞세워 광고비용을 부풀린다는 등의 사례가 소개되었다.

또한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네이버 대책위원장은 2차 피해사례 보고회도 열 것이고 ‘네이버 규제법’

에 소상공인 보호규정 반영을 추진하는 한편 계속해서 네이버 횡포 감시단을 운영하겠다고 했다(문화

일보, 2013. 8. 7.). 이러한 이익집단의 압력은 포털 규제가 정책 의제화 되는데 추진력이 되었다.

3) 정부의 변화

18대 대선의 쟁점은 ‘경제민주화’라고 할 수 있다. 당선이 점쳐지는 후보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가운데, 박근혜 후보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억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등 제도적 정비

를 통해 경제민주화를 완성하는 ‘공생경쟁’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문재인 후보는 ‘재벌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박근혜 후보의 당선으로 경제민주화는 ‘공생경쟁’쪽에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에 해당하는 과도한 업종다변화로 인해 중소기업 사업

영역이 침해되는 사례를 방지할 필요(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집, 2012:　148)가 있다는 것은 네이버

의 사업영역 확장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은 포털 규제 추진의 토양이 되

었다.

4) 합의

Kingdon(2011)은 정치흐름에서의 합의는 정책 참여자들의 교섭활동에 의해 발생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사례의 경우, 정책참여자인 새누리당의 적극적인 교섭활동이 확인되지 않았다.

정치흐름

구성요소 내용

국가적 분위기
포털 규제에 찬성하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지만, 민주당이 새누리당의 포털 규제 반대로 의견 

변화

조직화된 

정치적 힘

2013. 8. 7. 소상공인연합회의 ‘제1차 소상공인 네이버 피해사례 보고회’에서 ‘네이버 규제법’ 

추진 주장

정부의 변화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중시하는 ‘공생경쟁’의 경제민주화를 주장한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으로 인해 포털 규제 정책에 추진력 증가

합의 뚜렷한 교섭활동 나타나지 않음

<표 5> 포털 규제정책 과정에서의 정치흐름 

4. 정책기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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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don(2011)에 의하면 사람뿐만 아니라 집단도 정책기업가가 될 수 있다. 본 사례에서는 한 개인

만이 정책기업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이라는 정당을 정책기업가로 볼 수 있다. 그들은 내

부 연구기관인 여의도연구소를 통해 예전부터 포털 규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축적해 왔다.11) 또한

당 차원에서 ‘인터넷 포털 시장 정상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기도 하고 2013년 7월 23일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 사업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는 최경환 원내대표와 김기현 정책위의장,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당내 정책위 관계자 10여명이 자리하여(세계일보, 2013. 7. 23.) 포털 규제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었다. 새누리당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을 통해 총 의석수 300석 가운데 과반인

152석을 획득하였고, 18대 대선을 통해 대통령을 배출하여 다수 여당이 되어 포털 규제 추진을 위한

정치적 위치는 충분히 갖추어졌다. 또한 포털에 피해를 입은 온라인업계를 간담회로 이끌어 문제흐름

과 정책흐름을 연결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정책의 창이 열린 후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 등 12명12)은

2013년 9월 5일 ‘포털 독점규제’법안을 발의하였고,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등 12명13)은 2013년 8월 26

일 ‘포털 광고구분규제’법안을 발의하였고,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 등 11명14)은 2013년 9월 6일 ‘포털

인기검색어규제’법안을 발의하였다. 이를 통해 포털 규제 정책은 정부의제에서 결정의제로 변하였다.

정책기업가

정책기업가 지지하는 대안 정치적 위치 전문적 지식

새누리당

포털 규제 정책대안

(‘포털 독점규제’, ‘포털 광고구분규제’. 

‘포털 인기검색어규제’)

국회 다수 여당

내부 연구기관인 여의도 

연구소를 통해 포털 규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 축적

<표 6> 포털 규제정책 과정에서의 정책기업가 

5. 정책의 창과 결정의제 수준으로의 발전

정책결정자로 하여금 관심을 불러온 문제흐름은 포털 독점 문제, 포털 인기검색어 문제, 포털 광고

구분문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포털 독점 문제가 관심을 받게 된 과정은 다음과 같다. 과거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려고 했을 때는 실패하였다. 하지만

네이버의 높은 점유율과 그에 기반 한 사업 확장이 언론에 보도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시 네이버

조사에 나서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또한 남양유업사태로 인한 ‘갑․을 논쟁’이 국가적 이슈가

11) 2007. 2. 12. 여의도연구소 주관 “바른 인터넷 문화 정책토론회, 진단! 대형포털업체 불공정 거래”, 2007. 3. 28 여의

도연구소 주관 “바른 인터넷 문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포털의 언론기능과 신문법”, 2007. 4. 25. 여의도연구소 주최

“바른 인터넷 문화를 위한 포털의 역할”간담회 등

12) 강석훈, 김영우, 김용태, 김재경, 김정훈, 박대동, 신동우, 안덕수, 유일호, 이재오, 주영순, 한기호 의원(전원 새누리

당)

13) 강은희, 박덕흠, 박창식, 성완종, 심학봉, 안홍준, 이노근, 이완영, 이이재, 이채익, 정문헌, 주영순 의원(전원 새누리

당)

14) 권은희, 김을동, 남경필, 민병주, 박대출, 이상일, 이우현, 이재영, 조해진, 한선교, 홍문종 의원(전원 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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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네이버의 사업 확장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있기 때문에 네이버는 ‘갑’으로 보여 질 여지

가 있었다.

포털 인기검색어 문제는 네이버 인기 검색어에 대하여 2012년 18대 대선기간에 발생한 조작논란과

2013년 4월 MBC의 검색어 조작업체에 대한 방송에 의해 관심을 받게 되었다. 포털 광고구분 문제는,

2002년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서 구글 등에 대해 검색결과에서 광고를 구분할 수 있게 하라고 권고

하였고 2013년에 잘 시행되지 않는다며 다시 권고하여 관심을 받게 되었다. 위의 문제흐름들은, 정책

기업가인 새누리당이 간담회를 통해 네이버의 사업 확장을 통해 피해를 입은 사례들을 확인하는 한편

정책공동체를 구성하고, 논의 초중반에는 새누리당, 민주당 모두 포털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정책흐름의 대안들과 결합될 수 있었다.

문제흐름과 정책흐름의 결합은 문제의 창이 열리게 하였다. 포털 규제는 새누리당이 배출한 박근혜

정부의 공약인 경제민주화의 공생경쟁에도 해당되고, 소상공인연합회가 네이버의 규제를 바라는 압력

단체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정치적 수용성도 충족되어 결정의제로 되는 기회가 더 높아질 수 있었다.

정책기업가인 새누리당 소속 김용태 의원은 2013년 9월 5일 ‘포털 독점규제’법안을, 이노근 의원은

2013년 8월 26일 ‘포털 광고구분규제’법안을, 한선교 의원은 2013년 9월 6일 ‘포털 인기검색어규제’법안

을 각각 대표발의 하여 포털 규제를 정부의제에서 결정의제로 발전시켰다.

정책의 창

창의 열림(창의 유형) 흐름의 결합 결정의제

2002년 美 연방거래위원회의 구글 등

에 대한 권고조치가 우리나라 상황과 

비교되며 정책의 창이 열림(문제의창)

정책기업가인 새누리당이 간담회를 

통해 네이버의 사업 확장에 피해를 

입은 사례를 확인하고 포털 규제 

정책을 추진.

정치흐름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의 공생 경쟁 기조와 

소상공인연합의 네이버 규제 

주장이라는 압력단체의 활동에 정책의 

창에서 논의되는 문제의 속성과 

정책대안에 정치적 수용성이 맞물림.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이 대표발의

로 ‘포털 광고구분규제’ 법안을 발

의하여 결정의제로 발전

(2013. 8. 26.)

공정거래위원회의 네이버에 대한 시

장지배적 사업자 규정 실패의 환류작

용과 네이버의 사업 확장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의 규제주장이 정책의 창

을 열게 함(문제의 창)

김용태 의원(새누리당)이 대표발의

로 ‘포털 독점규제’ 법안을 발의하

여 결정의제로 발전

(2013. 9. 5.)

2012년 18대 대선기간 검색어 조작

논란과 2013년 4월 검색어 조작업체 

논란에 주목하며 정책의 창이 열림

(문제의 창)

한선교 의원(새누리당)이 대표발의

로 ‘포털 인기검색어규제’ 법안을 

발의하여 결정의제로 발전

(2013. 9. 6.)

<표 7> 포털 규제정책 과정에서의 정책의 창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포털 규제 정책과정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아래 <그림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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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분석결과: 다중흐름모형에 적용한 포털 규제 정책과정

Ⅴ. 결론

본 연구는 포털 규제 정책과정을 다중흐름모형에 적용하여, 주요한 연구 명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포털 규제 정책과정의 문제흐름에서 지표로서 정책 참여자들은 네이버의 사업 확장으로 인한

인터넷 중소기업의 피해를 인식하였다. 남양유업 사태이후 ‘갑․을 논쟁’, 검색어 조작의혹 사건 및 검

색어 조작업체 등장, 美 연방거래위원회의 구글 등에 대한 권고조치는 초점사건으로서 포털의 문제를

부각시켰다. 끝으로 환류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네이버의 시장지배적사업자 규정 실패는 정책 참여자

들로 하여금 포털이 독점적 성격을 가지는 문제를 인식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요인들은 가치․비

교․범주의 기준으로 문제정의 되었다. 첫째, 포털의 사업 확장이 인터넷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는 문

제로 가치 판단되었으며, 검색어의 조작 가능성과 외부 조작은 국민들의 알권리 침해와 공정성의 측

면에서 해결되어야할 문제로 판단되었다. 둘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구글 등에 대한 권고조치는 우

리나라와의 비교를 통해 광고의 구분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이끌어왔다. 마지막으로, ‘갑․을 논쟁’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네이버에 대한 시장지배자적 사업자 규정실패는 포털 문제를 새로운 범주에서 인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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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포털 규제 정책과정에서 정책흐름의 연구명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 공동체의 구성원은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인터넷부동산업계 등의 인터넷 중소기업 이익집단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의 정책 대안 선택기준은 기술 실현가능성, 가치수용성, 미래제약에 대한 예상에 맞춰졌다. 정책 공동

체에서 선택된 아이디어 목록은 포털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는 대안, 광고와 단순 검색결과를

구분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는 대안, 정보검색결과의 조작행위 금지,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기술적, 관

리적 조치를 하는 대안으로 나타났다.

포털 규제 정책과정에서 정치흐름으로서, 국가적 분위기, 조직화된 정치적 힘, 정부의 변화를 발견

할 수 있었다. 포털 규제에 찬성하는 여론이 민주당의 포털 규제 반대로 인해 국가적 분위기가 전환

되었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의 네이버 규제법 추진 주장은 포털 규제에 대한 정책 대안이 추진될 수

있는 힘을 제공하였다. ‘공생경제’의 경제 민주화를 주장한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은 포털 규제 정책에

추진력을 증가시켰다. 포털 규제 정책과정에서 정책기업가는 새누리당으로서 포털 규제 정책대안을

지지하며, 다수당인 자신들의 정치적 자원과 내부 연구기관에서 축적된 전문지식으로 정책 대안이 결

정의제로 발전할 수 있는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본 사례의 경우 세 개의 정책의 창이 열렸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패와

네이버의 사업 확장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로 인식된 문제는 ‘포털 독점규제’의 정책의 창을 열었

다. 둘째, 18대 대선기간 검색어 조작논란과 검색어 조작업체 논란에 주목하며 ‘포털 광고구분규제’의

정책의 창이 열렸다. 셋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구글 등에 대한 권고조치가 우리나라 상황과 비교

되며 ‘포털 광고구분규제’법안의 정책의 창이 열렸다. 열린 3개의 창은 모두 Kingdon(2011)이 제시하

였던 문제흐름에 의해 열리는 ‘문제의 창’으로 확인되었으며, 정책의 창이 열렸던 동안 정책기업가인

새누리당의 포털 규제 정책 추진과 박근혜 정부의 ‘공생경제’ 기조는 3가지 대안의 정치적 수용성을

높이며 결정의제로 발전시키는데 성공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특이점은 먼저, 정치흐름에서 국가적 분위기가 정책 대안이 결정의제로 발전하

는데 불리하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사건과 조직화된 정치적 힘에 의해 정책 대안을 결정

의제로 발전시키는데 성공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이 있었다. 또한 열린 정책의 창의 유형이 모

두 문제흐름에 의해 열리는 문제의 창이었으며, 대안의 정치적 수용성이 잘 맞물려 모두 결정의제로

발전하였다는 점이 있었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정책적 제언은 Kingdon(2011)이 지적하였듯 정책 대안의 과부화는 이의 추진

에 있어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사례에서 다루었던 포털 규제에 대한 3

가지 대안들은 모두 다른 성격을 띠고 있다 볼 수 있으므로, 동일한 정책영역의 과부화 된 대안 제시

는 향후 포털 규제 정책이 산출되는데 있어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명제로 제시하였던 정치의 창의 열림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과 연구의 시간적 범

위의 한계로 포털 규제 정책이 산출되는 과정을 모두 다루지 못하였다는 연구한계를 지닌다. 향후 후

속연구로서, 정치의 창이 열리는 경우 정책과정 분석에 대한 연구와 포털 규제 정책이 산출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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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루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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